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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리한 인증 신설을 막고 인증규제 
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하겠음

<보도 주요내용>

  8.10.(목) 동아일보, 「CCTV 1개 품목 인증에 최소 6개월‧‧‧ “납품 지연돼 

매출 반토막」에서는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중복 여부를 제대로 

검토하지 않은 채 인증을 신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> 

□ 정부는 기존 법정인증제도를 국가표준기본법(제22조)에 따라 3년 주기로 

통폐합, 개선 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있으며, 신설 또는 강화되는 인증은 

기존 제도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기술규제 영향평가*를 실시중입니다.

 ㅇ ‘22년도에는 64개 인증제도를 검토하여 11개 제도는 통폐합하고 39개 

제도는 인증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.

   *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‧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

□ 특히, 올해 3월부터는 국조실(규제혁신추진단)을 중심으로 현 법정인증

제도 256개 전체를 대상으로 과감한 통폐합 등의 정비를 위한 검토를 

진행중입니다.

□ 정부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해 중복 인증 등의 신설을 방지하고 

기존 운영중인 인증의 통폐합,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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